
검찰 자체감찰 강화 방안 마련

○ 그동안 검찰은 감찰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

해 왔으나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

습니다.

○ 이에 검찰은 “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강력한 자기정화 감찰

방안을 마련하라”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감찰권 행사 방식, 감찰

주체 및 대상 등 감찰 제도 전반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한

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다음의 조치를 즉각 시행하거나 관계기관과

협의하여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

- 첫째, 비위 검사에 대한 봐주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의원

면직 제한사유인 중징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

사표 수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고, 8명 중 7명이

외부위원인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사유 유무를 엄정하게

판단하겠습니다.

- 둘째, 감찰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. 검사

중징계 등 주요 사안은 의무적으로 감찰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

청구 수위를 심의하는 한편, 위원회에 비위대상자에 대한 출석

요구권을 부여하여 실효적 심사 기능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.

- 셋째, 변호사․변리사․회계사․감사 전문성을 보유한 공직자

(감사원, 경찰, 국세청) 등 외부 전문 인력을 적극 영입하고, 내부

공모 절차를 통해 전문성과 청렴성을 겸비한 감찰업무 경력자를



감찰부 과장으로 선발하여 감찰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.

- 넷째, 심야조사나 압수․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

침해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인권부와 정보를 공유하는 가운데

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감찰권을 엄정하게 행사하겠습니다.

- 마지막으로, 법무부와 감찰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. 검찰 자체

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선제적으로

법무부에 감찰을 요청하는 한편, 감찰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

공유를 확대하겠습니다.

○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동시에 검찰 본연의 책무를 다할

수 있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감찰이 필수적이라는 점을

각별히 유념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찰 업무 전반을 점검

하며 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▨


